
주간 농업․농촌동향 2010년 농업예산(안) 관련 논의 동향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11.09)

▢ 논의 배경

m 지난 9.28일 국무회의에서 ‘2010년도 예산안’을 심의⋅의결

m 국정감사가 끝남에 따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 예정

m 농업계는 각종 농정현안의 시급한 해결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

위해 2010년도 농업예산을 정부안보다 대폭 늘려줄 것을 바라며 국회

의 심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음.

▢ 정부 편성 예산(안) 주요내용

표 1.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총괄
단위: 억원, %

구 분
‘09예산

(A)

‘10예산안

(B)

전년대비 증감

(B-A) %

◈ 총지출(예산+기금) 146,363 146,434 71 0.0

◇ 예산 일반지출 97,277 95,985 △1,292 △1.3

◇ 기금 일반지출 49,086 50,449 1,363 2.8

I. 농림수산 141,970 142,045 75 0.1

□ 농업․농촌 123,240 121,795 △1,445 △1.2

o 농업체질강화 24,950 23,681 △1,269 △5.1

o 농가소득․경영안정 26,811 25,589 △1,222 △4.6

o 농촌개발․복지증진 17,485 16,977 △508 △2.9

o 양곡관리․농산물유통 32,354 32,478 124 0.4

o 농업생산기반 21,640 23,070 1,430 6.6

□ 수산업․어촌 13,330 13,356 26 0.2

□ 식품업 4,719 5,652 933 19.8

□ 기타사업비 681 1,242 561 82.4

Ⅱ. 기본적경비 4,393 4,389 △4 △0.1

※ 농촌진흥청(9,098억원) 및 산림청(1조 6,086억원)까지 포함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총지출 규모는 17조 2,274억원



▢ 논란 부분 (농업계 입장)1)

m 농업예산 규모

- 당초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업예산으로 올해 14조 9,909억원(추경 포

함)보다 1,375억원 많은 15조 1,284억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했으나 14

조 6,434억원만 편성되어 실제로는 올해 집행된 예산보다 오히려

3,475억원(2.3％) 줄어든 셈임.

- 또한 농업분야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저수지

둑 높임사업 등 4대강사업 예산(4,566억원)을 제외할 경우 내년도

농업예산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커짐.

<농업계 의견>

- 농업계는 농업예산 규모를 최소한 국가 전체 지출규모 증가율(2.

5％) 수준으로 늘려 줄 것을 희망

m 농식품 전문투자펀드

- 농식품부는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오는 2012

년까지 6,000억원(민간자본 50％ 포함)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으

로, 내년에 처음으로 농식품 전문투자펀드(모태펀드)에 600억원을

출자하기로 함.

- 펀드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)도 있다

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임.

<농업계 의견>

- 농업계는 농업예산 600억원을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

확실치 않고, 펀드 운영·투자 방법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등 문

제가 많다고 지적

- 펀드의 혜택이 가족농보다는 기업농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

제기

- 농업예산안 규모가 농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

부터 3년간 3,000억원의 농업예산을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

1) 농업계 의견은 농민단체 등 의견을 농민신문에서 정리한 것을 발췌함.



지 않다는 의견임.

m 시·군 유통회사와 품목별 대표조직

- 산지유통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재 6곳인 시·군 유통회사를 12곳

으로 늘리기 위해, 올해보다 2배 가량 증가한 79억2,000만원 책정

- 한편 농식품부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지원을 위해 30억원의 예산

을 새로 편성함.

<농업계 의견>

- 올해 설립한 6개 유통회사의 매출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, 일부는

대표·이사·감사 등 임원의 비중이 50％를 넘어 관련 예산 대폭 증

액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

- 올해 유통회사를 설립한 6개 시·군 가운데 5개 시·군에서는 이미 연

합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, 내년에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 또는 검

토중인 9개 시·군 가운데 8개 시·군에도 연합사업단이 운영되고 있

어 기존 산지유통조직과의 상충이 예상됨.

m 농어촌 복지

-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올해 1,707억원에서 1,594억원으

로 113억원 삭감하고, 지원 대상도 49만9천 세대에서 46만3천 세대

로 3만6천 세대 축소, 가사도우미 지원 예산 또한 11억원으로 2억

원 삭감

<농업계 의견>

- 농업인들은 소득 감소와 농어촌 고령화로 삶의 질 여건이 개선되지

않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
m 4대강 사업

-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저수지 둑 높임 사업비 4,066억

원,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비 500억원 등 모두 4,566억원을

신규 편성함.

<농업계 의견>

- 농업계 관계자들은 “보수⋅보강이 시급한 노후 수리시설이 전체 수



리시설의 56％(3만8,500여개)에 이르는 데도 정부가 안전상 큰 문

제가 없고 농업용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96개 저수지의

둑을 높이려 한다”고 지적하며, 4대강 사업 추진에 앞서 노후 수리

시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

m 기타 농업계 의견

- 올해 20억3,000만원이었던 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비가 내년 예산안

에는 포함되지 않음. 폐비닐로 인한 농지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만

큼 깨끗한 농업환경 유지를 위해 사업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

농업인들의 바램임.

- 1,200억원으로 책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액을 대폭 증

액시켜 기금의 건전성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임.

-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관련, 농촌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현실 등을

감안하여 1,500억원 규모의 화학비료가격 보조사업을 당장 내년부터

맞춤형비료 지원사업(내년 예산 631억원)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당분

간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.


